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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  명  서

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하여 정부에 2가지 선행조건을 전제로 

법시행 유예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였다.

첫째, 증권거래세를 당초 국민께 한 약속대로 0.15%로 낮춰 손실과세 문제를 축소하고, 둘째, 

정부가 발표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철회

하라는 것이다.

여·야와 정부는 2년전 투자손실에도 과세되는 증권거래세의 문제점에 깊이 공감하고, 2023년

부터 증권거래세율을 0.23%에서 0.15%로 낮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. 정부는 국민들에게 한 

약속을 지켜야 한다. 

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문제 또한 “공정과 상식”을 

내걸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. 극소수 특권층과 거액자산가의 세

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20년을 거스르는 정책 대역주행에 불과하다.

추경호 부총리는 우리 당의 제안에 대해 마치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식으로 즉각 거부하였다. 

국민들이 2022년도 폭락장에서 낸 피같은 증권거래세 5.2조원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

면 우선 야당의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부터 내놓는 것이 주권자이자 납세자인 국

민에 대한 공직자의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.

더불어민주당은 그 동안 악화된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해 달라

는 정부·여당의 간곡한 요청을 심사숙고해왔다. 이 과정에서 우리 당은 오직 국민들과 개미

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어떠한 선택이 주가폭락으로 손실을 입은 국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배

려가 될 수 있는지를 다각도로 고민해왔다. 오늘 정부에 내놓은 제안은 그 고민 끝에 내놓은 

답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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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막대한 투자손실로 성난 민심을 진심으로 두려워한다면, 국정파트너인 야당이 국민들

의 입장에 서서 진지한 검토 끝에 내놓은 제안을 성심을 다해 검토하여 국민들에게 답변을 

내놓기 바란다. 정부의 오만한 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변화를 촉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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